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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1)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빈스(Lionel

Robbins)의 1937년 저서 경제계획과 국제질서(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로빈스는고전적자유주의를비판하

는 동시에, 쇄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골격(국제 연방제)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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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 목적의 달성도 꾀한다. 말미에선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특징을 짧

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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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지난 20-30년의 기간에 이루어진 학술적 논의에서 사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

한 개념 중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또는 neo-liberalism)가 있다(Birch, 2017,

pp.59-60). 다른 ‘주의’들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이 개념

(Venugopal, 2015; Rodgers, 2018)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1) 같은 기간 동안 집중

적 연구가 이루어져 신자유주의 연구의 중흥기가 있었(거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지

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Springer et al., 2016; Cahill et al., 2018).

이 중흥기의 시작과 지속에 경제학사․사상사 연구자들이 상당한 공헌을 했는데

(Birch, 2017, pp.69-70), 그들 중 상당수가 1947년에 창립된 몽펠러린 소사이어티

(Mont Pèlerin Society)에 주목했다(Burgin, 2012, 3장; Mirowski, 2013, 1-2장;

Mirowski and Plehwe, 2009; Van Horn et al., 2011).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유

주의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쇄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던 이들이 만든 이 단체는

아직도 건재하며,2) “신자유주의 사상 공동체(Neoliberal Thought Collective)”

(Mirowski, 2013, p.6)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단체의 창립에 결

정적 역할을 했으며(Hartwell, 1995, 2장), 국내 경제학사․사상사 연구를 통해서도

대표적 신자유주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는 이가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다(이근식, 2009).

1952년에 출간된짧은 글에서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시점에 지적전통으로

서는 거의 죽어 있던 (고전적) 자유주의가 전간기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노력을

통해 “새로운 전통들”(Hayek, 1952, p.729)로 되살아났음을 천명하고는, 그 전통들

을 합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p.731)라고 부른다.3) 신자유주의의 원천으

로 세 명의 경제학자―캐난(Edwin Cannan), 미제스(Ludwig von Mises), 나이트

(Frank H. Knight)―를 지목하는 하이에크는, 당시의 신자유주의가 다섯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이후 LSE로 약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학

1) 작은따옴표는 강조, 큰따옴표는 직접인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2) https://www.montpelerin.org/를 참고할 수 있다.

3) 바로 앞 인용문헌과 같은 문헌의 쪽 번호 또는 부분(예를 들어, 장)을 나타낼 때는 괄호 안에

문헌의 저자와 연도는 적지 않기로 한다.



로빈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연방제 유토피아를 그리다 135

자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캐난과 미제스의 영향을 받은 이들 경제학자들은 “신자유

주의 사상에 있어 아마도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핵

심”(p.729)으로 이미 성장했다는 게 하이에크의 판단이다.

본 논문은 하이에크에 의해, LSE 신자유주의 집단의 “진정한 중심”(p.729)으로

지목된 로빈스(Lionel Robbins), 특히 그의 1937년 저서인 경제계획과 국제질서
(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이후 EPIO로 약칭)에 주목한다. 1937

년 당시 이 책은 “‘자유주의’ 선언”(Opie, 1937, p.514)을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고,

1938년에 개최된 월터 리프만 콜로퀴움(Walter Lippmann Colloquium)에선 신자유

주의(라는 개념 또는 운동)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문헌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며

(Reinhoudt and Audier, 2018, pp.93, 115), 1939년에는 “보편적 자유무역”(Carr,

2001[1939], p.7)을 일반적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모든 현실을 이 유토피아적 원형

으로부터의 이탈”(p.7)로 간주하는 “자유방임 경제학(laissez-faire economics)에 대

한 잘 알려진 방어”(p.11)를 담고 있다고 규정되기도 했다.4)5) 또한 최근에는

EPIO의 9장에 “로빈스의 전간기 신자유주의 비전”(Desmarais-Tremblay, 2020,

p.1058)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제Ⅲ절에서 보게 되듯) EPIO에서는 로빈스 나름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비판과 (쇄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골격제시가 이루어지고있다.

본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그런 비판과 제시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EPIO 저술의 맥락도 살펴본다. 이 맥락 논의는, 희소성을

강조하는 표준적 경제학 정의(definition)를 처음 제시(Robbins, 2019[1935])함으로

4) 자유방임(laissez-faire 또는 laissez-faire, laissez-passer)이 쉽게 논할 수 있는 간단한 개념

이 아니기는 하나(Backhouse and Medema, 2008), 그것의 극단적 형태가 야경국가에서 실

행되고 있다고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걸로 보인다―로빈스가 그런 의미로 자유방임을 사용한

예는 Robbins(1961, p.78)에서 발견된다. 또한 야경국가에서 실행되는 ‘주의’보다 더욱 극단

적인 ‘주의’가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 EPIO에는 자유방임이

등장하기는 하나(Robbins, 1937, p.37), 정의되지도 상세히 논의되지도 않는다. 대조적으로

무정부주의에 대한 로빈스의 입장은 EPIO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 논문의 제Ⅲ절 3항에서 논

의된다. 영국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을 주장했다는 견해를 (1950년대 초에) 강

력히 비판하는 로빈스(Robbins, 1952, pp.34-67)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목적

을 달성하도록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 법을 제정하는 자의 손”(p.56)일 뿐

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5) 대괄호(square bracket)는 해당 문헌이 처음 발간된 연도를 지칭하거나, 인용문 안에 보충

설명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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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20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경제학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로빈스의 사상과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심화라는 부차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로빈스의 생애나 저작이 현재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EPIO에 대

한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 언급한) 맥락부터 제시하기로 한다(제Ⅱ절). 그

후에, EPIO의 내용을 재구성한다(제Ⅲ절). 끝 부분(제Ⅳ절)에선 EPIO에 담긴 로

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vision)의 특징을 짧게 논의한다.

Ⅱ. EPIO의 이해를 위한 준비6)

1. 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는 구분되는 ‘정치경제’

국내에서 로빈스는 희소성을 강조하는 표준적경제학 정의를 처음 제시한 경제학

자로(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잘 알려진 정의는, 1판이 1932년에 출간

되었으며 2판은 1935년에 출간된 그의 책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
요성(An Essay on the Nature &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이후 NSES로

약칭)에서 발견되는데, 경제학의 현실 응용은 이 책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책의

관심사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다. 경제학자들이수행하는 이과학 활동에서, 경

제 주체의 가치매김(valuation)은 주어진 자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걸로 간주되어 의

의를 갖지만, 경제학자 자신의 가치매김(또는 가치판단)은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취급되어 배제의 대상이 된다.

로빈스의 책이나 논문 중 (경제학의 과학적 수행에 대한 논의로 가득찬) NSES

이외의 것이 국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기에, 그가 정책과 정치 현실

을멀리한 엄숙주의자였을것으로짐작해서는 곤란하다. NSES에서 그는다음과 같

은 견해를 밝힌다:

식물학은 미학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 설계에 대해 식물학자가 자신만의

견해를 가져선 안 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신만

6) EPIO에 담긴 내용에 대한 관심이 EPIO와 관련되는 맥락에 대한 관심보다 크다면 제Ⅲ절을

먼저 읽고 제Ⅱ절을 나중에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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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를경제학자라면 밝혀선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건 전혀 아니다. 정반

대다. 경제학자라면 윤리적 문제에 대해 넓고 깊게 사고해야 한다. 그게 아주 바

람직하다. ...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외의 것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는 금지 조

항이 경제학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방법론적 자세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

다!(Robbins, 2019[1935], pp.248-9)

1935년 5월에 NSES 2판 서문을 쓴(p.xx) 로빈스는, 약 한 달후 제네바에 있는

국제학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집단 경제계획의 국

제적 면모”(Howson, 2011, p.227)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의 내용을 다

듬은 것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EPIO이다.

EPIO 서문에서 그는, 달성할목적을설정하는것은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서하

는 일이 아니지만 (앞의 인용문으로부터 짐작 가능하듯) 경제학자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으로 활동 영역을 좁힐 이유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가치판단을 담아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의 점검에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제공하

는 개념과 도구를 활용하며, 그 기획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득까

지도시도하는작업을 (과학으로서의경제학과구분해)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Robbins, 1937, p.vii)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 하며, EPIO에 담긴 논의는 이 정

치경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p.vii).7)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EPIO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분명해진다.

2. EPIO로 이어진 강연의 맥락

앞서 EPIO가 제네바에 있는 국제학대학원에서의 강연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는

데, 이 대학원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1927년에 창

7) 로빈스는 1980년에 행한 이일리 강연(Ely Lecture)에서 (경제사상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

경제(Political Economy)”(Robbins, 1981, p.7)라는 용어는 “객관적 분석 그리고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응용의 혼합물”(p.7)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이이 용어를그런 의미로 1980년에새삼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한게 아니라, 40년도넘는

과거에 출간된 EPIO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지적한다(p.8). “정치라는 건 워낙 중요

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p.6)고 생각하는 로빈스는, 경제학자들에게 과학으로서

의 경제학에서의 분석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판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

지 말고 현실 참여를 할 것을 권고한다(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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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으며,8) 그 창립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가 법학자이자 경제사학자 래

파드(William Rappard)다.9) 1930년대 초부터 그는 로빈스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

데(Howson, 2011, pp.200, 244), 1934년에는 미제스(Ludwig von Mises)에게 국제

학대학원 교수직을 제안했고 미제스는 이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같은 해에 그곳에

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다(Hülsmann, 2007, p.684). 로빈스는 1924년부터 미제스와

학문적 교류를 시작하는데(Howson, 2011, p.135), 1930년대 중반 경 두 사람은―

실상 하이에크까지도―학문적 동지 관계에 있었다(8-9장).

로빈스의 1935년 여름 강연은 래파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제네바

의 국제학대학원 교수였던) 미제스는 강연 몇 주 전에 로빈스에게, (강연의) 청중

대다수는 경제학이 아닌 국제관계학이나 역사학 연구에 관심을 가진 이들일 것이

며, 국제연맹이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관리들, 제네

바의 부르주아 집단 사람들, 제네바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포함될 것인데 사회주

의에 호감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Howson, 2011, p.277).

이런 ‘까다로운’ 청중들 앞에서 로빈스는 어떤 강연을 했을까? 장소와 청중을 고

려하건데,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국한된 강연이 아닌, 국제관계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적 주장을 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진 청중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까?

1930년대 초․중반까지의 로빈스의 학문적, 이념적 여정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짐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다.

8)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이 대

학원(https://www.graduateinstitute.ch/discover-institute/history-institute)은 전간기 신

자유주의자들의 의견 교환의 장이기도 했다(김승우, 2021, p.143).

9) 앞서 언급된 신자유주의 연구의 중흥기에 등장한 저작들에 따르면(Burgin, 2012, 2-3장;

Reinhoudt and Audier, 2018, 1장; Slobodian, 2018, 2장), 래파드는 자유주의의 쇄신을목

표로전간기에 활발한활동을 전개하던대표적 유럽인 중 한명이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신

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래파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도 했

다(Steiner, 2009).



로빈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연방제 유토피아를 그리다 139

3. 자유주의에서 (길드)사회주의로, 그리고 다시 자유주의로10)

로빈스는 1898년, 성공한 농장 경영주로서 농업 관련 정치활동에도 관심이 많았

던 롤런드 리처드 로빈스(Rowland Richard Robbins)의 아들로 태어난다(Robbins,

1971a, pp.11-13). 아버지를 포함해 가문의 친지들은 강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제국 내의 민족 문제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복잡한 정세

에 그리 밝지 못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pp.33, 35). 하지만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전쟁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결코 아니며, 국제관계

가 발전할수록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p.33)을 자유주의는 분

명히 보여준 바 있다고 믿었다. 한마디로 로빈스는 어린 시절을 자유주의적 질서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에서 보냈던 것이다(Howson, 2009, p.264).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다음 해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 입학한로빈스는 전쟁과무관히 살아갈수는없다고판단해 입대를결정

한다. 포병학교를 거쳐 1916년 8월 소위로 임관하고(Howson, 2011, pp.28-31) 런

던 울위치(Woolwich) 왕립포병대 기지에서 교관으로 복무하다가, 1917년 11월에

프랑스에서의 실전에 투입되고, 1918년 4월에는 왼쪽 팔에 총상을 입어 귀국 조치

된다. 제1차세계대전이막을 내리고약 3개월이지난 시점인 1919년 2월에로빈스

소위는 제대한다(p.52).

왕립포병대 기지 교관으로 복무하던 기간(1916-17년)에 로빈스는 (아버지의 영

향권에서 벗어나) 이념적 변화를 경험한다. 러시아 혁명 전후로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했고 사회주의 모임에도 참석했던 그는 제대와 동시에 길드사회주의(guild

socialism)―페이비언(Fabian) 사회주의와 신디칼리즘(syndicalism)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회주의 사조―노동운동에 투신한다(p.41).11) 하지만 그의 노동운동에대

10) 본 논문은 로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근(近)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는 본 논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이며, 이 근(近) 맥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원(遠) 맥락, 즉 19세기

말에서 전간기까지의 기간에 유럽과 북미에서 자유주의가 주장되고 비판되던 맥락이 중요하

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 원(遠) 맥락에 대한 논의는 이미 Burgin(2012,

pp.1-54), Caldwell(2004, part I), Markwell(2006, 2-5장), Slobodian(2018, 1-3장) 등에

서 이루어졌기에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11) 20세기 초반 영국에선 다양한 사회주의 사조들이 경합하고 있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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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정은 오래가지못한다. 1920년 여름 길드사회주의에대한 회의적인 생각을떨

쳐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p.62), 같은 해 9월 노동운동을 중단할 결심을 하는

데, 그 다음 달에 LSE에 입학하면서 노동운동과의 인연을 끊는다(pp.65-67).

1920년 10월에서 19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LSE에서 학부생으로 공부한 로

빈스는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판본 중 하나를 편집하기도 했던 캐난
(Edwin Cannan),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로서 노동당에서 활동했고 재무장관을 역임

하게 될 달턴(Hugh Dalton) 등에게서 경제학을 배운다. 길드사회주의에 우호적이

던 좌파 정치철학자 라스키(Harold Laski)에게선 정치사상사를 배우고 이 분야를

자신의 학부 세부전공으로 택한다. 그런데 라스키의 지도로 약 일 년 동안 정치사

상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로빈스는 라스키와 정치사상사에 공히 실망하고 사회주

의와 더욱 멀어진다(pp.92-3). 집단주의(collectivism)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되고, 혁명적 사회주의는 “구세주 신화의 새로운 모습”(p.96)일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시스템이 될 수 없는 건 다름 아닌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p.96).

1923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로빈스는 LSE를졸업한다. 졸업 당시 그는 경제학 연

구․교육을 직업으로 삼을생각은 없었고, 법조계 진출등 다양한 가능성을 저울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우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p.110) LSE가 배출한 가장 뛰

어난 학생 중 한 명이라는 평판을 가진 그를(p.104) LSE는 놓아주지 않았다. 1909

년에 초판이 발행된 자신의 저서 실업: 산업의 문제(Unemployment: A Problem

of Industry)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던 LSE 교수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로

빈스에게 연구조교 자리를 제안하고, 1924년 2월에 로빈스는 베버리지의 연구조교

로 일하기시작한다. 이때부터 LSE 교수로 부임하는 1929년 8월까지의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중에 로빈스는 경제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옥스퍼드 뉴

칼리지(New College Oxford)와 LSE에서의 경제학 강의와 학술적․대중적 글쓰기

에 몰두한다.

그가 사회주의에 대한희망을 완전히 버리고자유주의에기초한 자본주의 개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131-2; Robbins, 1971a,

p.108). 예를 들어, 로빈스는 1924년 10월 25일에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칼리즘, 길드 사회주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선 김명환(2006, 2009)을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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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옹호하는 짧은 글(Robbins, 1924)을 언론에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 후, 사회주의자들은 “독단적으로 형성한 사회 정

의 개념”(p.293)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전반적 국유화가 인간 행복

의 총합을 증가시켜 주지는않을 것”(p.293)이라고 단언한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은 물론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지만, 사회주의가 내놓는 경제 개혁안은 실행

불가능하며(p.293), 자신이 원하는 자유주의적 개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

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내가 원하는 개혁의 종류는 다르다. 생겨날 문제들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이루어진 후 행해지는 개혁을 나는 원한다. 인간 욕구․충동으로 인한 한계를 인

정하는 개혁을 원한다. 제멋대로 과거를 부수거나 이전의 제도를 분쇄하는 대신,

그것들을지금의필요에 맞게 개조하는개혁을원한다. 사회 정의에대한 어떤 경

솔하고 무모한 개념에 근거한 개혁이 아닌, 경제학과 공리(功利)의 분명한 원리

에 근거한 개혁을 원한다.(p.293)

또한 그는 “계급 이익과 무관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 유지되는 것”(p.293)이 당시

의 영국에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하는데, “정당 정치가 계급투쟁―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공개적 싸움―으로 변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재앙이 닥칠

것”(p.293)이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12) 20대 초반 길드사회주의 노동운

동에 투신했던 로빈스는 20대 중반에는 이미, 공리(功利)주의와 경제학을 앞세우

며 개혁은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반(反)사회주의자로

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이다.

1929년 8월 로빈스는 LSE에교수로 부임한다. 그로부터 EPIO의 토대가 되는 강

연을 하는 시점(1935년여름)까지의 약 6년 동안 LSE에서 정력적으로 아주 많은 일

을 한다(Howson, 2011, pp.166-277).13) NSES 1판과 2판이 모두 이 기간에 출간

12) (영국의) 자유당이 무너지지않아야 그런재앙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은 자유당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p.293).

13) 이 기간에 로빈스는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쌓아갔을 뿐만 아니라, LSE를 경제학 연구․교육

에있어주요기관으로 만들기위해여러가지시도를 했다. 그중 하나가 LSE 대학원세미나

의 정례화였다. 이 세미나를 통해 이후의 경제이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논문․아이디어

들이 발표되기도 했다(Howson, 2011, pp.251-6). 예를 들어, 힉스(John R. Hicks)와 알렌

(R. G. D. Allen)의 한계대체율 개념(Hicks and Allen, 1934a, b)은 LSE 대학원 세미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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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나름 잘 알려진 사실인데, 같은 기간에 그가 대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

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별로 알려져 있

지 않다. 제네바 국제학대학원에서의 강연과 EPIO는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로빈스가 그런 노력을 하게 된 (보다) 직접적 동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의 정면충돌, 그 후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운 교훈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의 자각이었다.

이제 우선 케인스와의 정면충돌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4. 케인스와의 정면충돌, 실패와 좌절의 경험, 그리고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

제1차세계대전이발발하면서 금본위제에서벗어났던영국은 전쟁 중의 인플레이

션에도 불구하고 1925년에 전쟁 이전의 평가(parity)로 금본위제에 복귀한다. 영국

은 실업과 불황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1929년에 다시 노동당 정부를 이끌게 된

맥도널드(Ramsay MacDonald)는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줄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

다. 1930년 1월에 경제자문회의(Economic Advisory Council)를 설치한 건 그런 필

요 때문이었다(Howson and Winch, 1977, p.1; Skidelsky, 2005, p.419).

하지만 경제학자들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었던 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선 그 무엇도

제대로 결정․추진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 (경제자문회의 위원) 케인스

는 수상인맥도널드에게 경제학자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케인스

자신의 견해가 관철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Skidelsky,

2005, p.427).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 1930년 7월 24일에 케인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학자 위원회(Committee of Economists)가 꾸려진다(p.427). 경제학자 위원회

는 1930년 9월 10일 1차 모임을 가졌고(p.428),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최종 보고

서가 제출되었다(p.435).

경제학자 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시기는 케인스가 화폐론(A Treatise on

Money) 집필을 (사실상) 끝내고 출간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는데,14) 위원들 대부

서 처음 논의되었고, 러너(Abba Lerner)의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는 1933년 겨울에 이 세미나

에서대학원생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러너의 논의는 새뮤얼슨(Paul A. Samuelson)의 논문들

(Samuelson 1948, 1949)이 출간된 후 LSE에서 출간되는 Economica에 러너의 논문

(Lerner, 1952)이 게재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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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케인스가 이 책에서 펼친 핵심 주장이 무언지는 알

고 있었다. 그 책에서 케인스는 투자와 저축 간의 관계에 의해 생산과 고용이 결정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저축 대비 투자가 증가(감소)하면 생산과 고용은 증가(감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케인스는 고평가된 상태에서 금본위제

로 복귀한 1925년의 결정을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존재 등으로

인한 명목임금 경직성도 바뀔 수 없는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조건 하에

서불황과높은실업률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그는관세부과와공공사업추진을

제시했다. 명목임금을낮추는 것은불가능하므로, 관세를 통해 수입품가격을 끌어

올려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의 이윤획득 가능성은 증가하고 저축 대비 투

자가 증가해 고용과 생산이증가할 것이라는 게 케인스의 생각이었다(Eichengreen,

1984, p.365). 또한 금본위제 유지를 위해 높은 이자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민간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는 생각

에서 그는, 이른바 재무부 견해(Treasury view)와는 달리, 적자 재정에 의한 공공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Howson and Winch, 1977, p.56).

관세 부과와공공사업추진을 노동당 정부에제안하려던케인스는 경제학자 위원

회를통해 만장일치의보고서를경제자문회의에제출하고자 했다.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 모두가 처음부터 케인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피구

(A. C. Pigou)를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결국 케인스에게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

(pp.46-72; Skidelsky, 2005, pp.427-36). 그런데 딱 한 명의 예외가 있었으니, 그

예외는 다름 아닌 “케인스 못지않은 강한 성격을 가진”(p.430) 로빈스였다. 위원들

중 가장 젊었던 로빈스는 시종일관 관세 부과와 공공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파 반대의견 보고서(minority report)를 혼자 독자적으로 제출하겠

다는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케인스는 분노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

대하다가 결국 로빈스가 작성한 별도의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의 끝부분 부록(통계)

바로 앞에 넣는데 동의한다(p.435). 경제학자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그런 힘든 과

정을 거쳐 완성될 수 있었다.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는 로빈스 자신이 결국은 후회하게 될 주장이었다

(Robbins, 1971a, p.152). 192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이론에 매료

14) 화폐론은 1930년 10월 31일에 출간되었다(Keynes, 2013[1930], p.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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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로빈스는 대공황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무대책의 대책’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

각했다. 추운 겨울에 술 마시고 연못에 빠졌다 겨우 나와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일단

몸을 덥힐 것을 주는 대신, 연못 근처로 간 건 덥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겨울인데도

덥다고 느낀 건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술을 먹지 말았어야 했다는―소비

자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의대체율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은행이 낮은

금리라는 ‘술’을 준다고 냉큼 받아 마시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던 것과

같은 실책을저지르지 말았어야했다는―지적과 같이 당장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

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 로빈스 스스로가 자책했던 것처럼 말이다(p.154).15)

그런데 그는 공공사업 추진 제안에 대한 반대와는 달리,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한

반대에 대해선 후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p.152; Skidelsky, 2005,

p.982). “전통적 경제학자들의 자유 무역에 대한 신뢰”(Howson, 2009, p.264)를 공

유하던 로빈스에게 “자유무역이라는 건 원리원칙의 문제”(p.264)였기에, 관세 부과

제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양심이 걸린”(Robbins, 1971a, p.151) 문제였

다. 달리 말해, “확고한 자유무역주의자 ... 로빈스가 느끼기에 [케인스의 관세 제

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지금 당장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고용이 조

금 증가할 것인지와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훨씬 크고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

던 것이다”(Harrod, 1951, p.427).

제1차세계대전직후케인스는 평화의경제적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에서, 자유무역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하며(Cammarosano, 2014, p.63-64), 패전국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방식으로는 평

화가 유지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책의 성공으로 케인스는 시대의 아이

콘이 되었고, 로빈스의 마음에도 “영웅”(Howson, 2011, p.1072)으로 자리 잡았다.

20대의 로빈스는 “케인스가 발휘하는 정신적 리더쉽이라면 따를”(Howson, 2009,

p.258) 용의가 있었던 것이다. 경제학자 위원회가 생기기 7년 전인 1923년에 케인

스는 유럽에서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선 통상정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할

15) 불황 시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을 로빈스는 1940년대 후반에

명시적으로 밝혔다(Robbins, 1947, pp.67-8). 이 입장 변화는 로빈스에겐 매우 뼈아픈 것이

었다. 어느 정도나뼈아픈것이었을까? 이전의 자신의 입장에서대공황에 대해 써내려갔던 책

(Robbins, 1934)이 아예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지기를 바랄 정도로 뼈아픈 것이었다

(Robbins, 1971a,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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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 정도였고, 이는 로빈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Robbins, 1971a, p.194):

우린 아주 넓게 해석된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상황

이라면 언제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타협 불가한 신조(dogma)로 자유무역을

고수해야한다는말이다. 우리는 자유무역을하지만다른나라는자유무역을 하지

않아 호혜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을 포기하면 직접적인 경제적이득이 생기는흔치않은경우라고해도자

유무역을고수해야 한다. 단지경제적이득의신조로서가아니라국제도덕의 원리

로서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Keynes, 2013[1923], p.451)

자유주의적분위기에서어린 시절을보낸 후사회주의로의이념적 격변을 경험했

고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왔으며, 공포스런 전쟁의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전간

기를 살고 있던 로빈스에게, 케인스가 “평화를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신

조”(p.452) 중 하나라고 강조하던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자유주의(international

liberalism)”(Robbins, 1971a, p.194)는 양보할 수 없는 소신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

고 있었다.16) 하지만 마치 “일관성은 상상력 없는 이들의 마지막 도피처”(Wilde,

1969[1885], p.18)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려는 듯 케인스는, 경제학자 위원회에서

관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로빈스는 그런 케인스에게서 영웅의 배신이자 변

절(Howson, 2009, p.257)을 느낀다.

로빈스가 경제학자 위원회에 합류한 것은 LSE에 교수로 부임한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당시 영국의 경제학 교수들 중 가장 젊었던 로빈스(Robbins,

1971a, p.150)가 견해차로 인해 케인스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에 초연할 수는 없

었다. 자유주의 성향을 공유하던 로빈스의 동료들은 그 갈등에 대해 알게 된다. 불

황을 겪고 있던 영국에서의 보호주의 득세를 우려하던 그들과 로빈스는 경제학자

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바로 그날(1930년 10월 24일) 관세 문제에 대해 토론

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베버리지를 위

원장으로 하는 경제학자 위원회(Committee of Economists under the Chairmanship

of Sir William Beveridge)”(Beveridge, 1931, p.i)(라는 비공식 단체)가 (베버리지 자

16) 1920년대 중반까지도 케인스는 철저한 자유무역주의자였다(Cammarosano, 2014,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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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제안으로) 구성된다(Howson, 2009, p.193).17)

앞서 설명되었듯이, 케인스의 경제학자 위원회는 경제자문회의의 하부에 존재하

는 엘리트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임시 자문기구였다.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내부 논의와 (그 결과 작성된) 보고서가 여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

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학문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케인스이지만 임시 자문기구 보고서를 통해―그것도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로빈스를 포함한)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은케인스의입장 변화가

반자유주의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었다. 1931년

2월까지는 말이다.

1931년 3월 7일 케인스(Keynes, 2013[1931])는, 한 해 전 케인스의 경제학자 위

원회에서의 로빈스의 반대 같은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영국의 불황 문제 해

결을 위해선 관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자유무역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며 유명인사가 된 케인스의

이 글은 “스스로도 자유무역주의자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알고 있

던 [상징적 인물의] 신념의 변화로 [간주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p.231),18)

상당한 영향력도 발휘했다(Skidelsky, 2005, p.442; Trentmann, 2008, p.338).

1920년대를 마감하면서 대공황은 시작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관세장벽 높이기와

외환통제 강화와 같은 보호주의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

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런 흐름(Eichengreen, 1992, 9-11장; Heffernan and

Thorpe, 2018; Irwin, 2012; Polanyi, 2001[1944], 2장; Slobodian, 2018, 1장)에 대

해 우려하고 있던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케인스

의 입장 변화를 만천하에 알리는 이 글이 여론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즉각 대응에 나선다.19) 예를 들어, 그들 중 5명은 케인스의 글 발표 후 일주

17) 이후에선 이 경제학자 위원회는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로, (앞서 논의된) 케인스를 위

원장으로 하는 경제학자 위원회는 ‘케인스의 경제학자 위원회’로 칭하기로 한다.

18) 케인스 선집(Collected Writings)을 편집한 모그리지(Donald Moggridge)의 판단이며,

Keynes(2013, p.489)에 그가 삽입한 짧은 설명도 참고할 수 있다.

19) 케인스는 1931년 3월 7일에 발표된 글보다 더 대중적인 글을 3월 13일에 발표한다. “평생에

걸친 자유무역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청원”(Keynes, 2013, p.489)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

서 케인스는 “평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지켜온 이라고 해도” 당시의 영국 경제가 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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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에 케인스의 글이 실렸던 The New Statesman and Nation에 케인스의 관세

제안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싣는다(Keynes, 2013, p.492). 그 논평들 중 하나―3월

14일에 실린 논평―에서 로빈스는 케인스의 제안이 담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할 뿐

만 아니라,20) “베르사유 조약의 도덕적 토대를 박살낸 그가 이젠 자신의 엄청난 재

능을 동원해 경제 민족주의의 비열하고도 옹졸한 책략을 변호하고 있다는 건 커다

란 비극”(Robbins, 1931, p.100)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21)

자신의 관세 제안에 대한 “맹렬한 공격”(Markwell, 2006, p.156)에 케인스가 침

묵을 지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 3월 16일의 첫 대응(Keynes, 2013, pp.493-7)에 이

은 3월 20일의 대응에서 그는, 실업이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보통의 상황에선 고

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관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영국 경제가

당시에 처한 위기를 가볍게 봐선 결코 안 되며, “타협을 모르는 자유무역주의자들

이 ... 관세가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p.507)라고 맞받아친다. 논쟁의 불꽃이 잦아들지 않자 케인스는

외적 위급상황에 사용할 방편을 제안하는 말을 거절하려고만 들지 말고 다시 한 번 곰곰이 생

각해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pp.491-2)고 한다.

20) 로빈스가 지적한 문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관세가 정부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케인스의 논의는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Robbins, 1931, p.99); (b) 그

의 제안대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는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산업의 비용 상황이

나빠질 것인데, 그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취하면 수입되는 중간재를 더

많이 사용할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고(p.99); (c) 관세는 국내 산업에서

의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 수입(import)과 외국에 대한 신용 공여를

위한 여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케인스의 주장은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갖기도 하겠다는 식의

“공상의 세계의 경제학(economics of Cloud-cuckoo-land)”(p.99) 논리에 불과하며; (d) 관

세를 통해선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이 부양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고(p.99); (e) 물가수준이 1929년 수준으로 돌아오는 바로그때 관세를 철폐하면

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관세에 존재하는 “커지려는 내재적 경향성”(p.99)을 무시한 것이고,

영국 정치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유무역과의 이별”(p.99)을 고하는 것이 될 것이며; (f)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관세가 아닌, 임금 조정과 효율성 제고에서 찾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케인스는 따르지 않고 있으며(p.100); (g) 케인스의 관세 제안은 그 자신이 얼

마 전까지도 하던 주장, 즉 보호주의 정책으로는 실업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과

도 상충된다(p.100).

21) 같은 글에서 로빈스는 케인스가 “관세라는 안전한 피난 장소에 몸을 숨기고”―원문은 “Secure

in his tariff funk-hole”임―(Robbins, 1931, p.100) 있다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의

‘funk-hole’이라는 표현은 병역 면제의 핑계가 되는 직무를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는데, 1916

년에 케인스가 밝힌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 표현(Moggridge, 1976, pp.17-19)을 비꼬기 위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O’Brien, 1988b,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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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에서 4월에 걸쳐 세 번에 나누어, 당시까지 제기된 비판에 대해 답한다

(pp.498-505).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빈스

가 3월 14일의 비판을 통해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듯이, (4월에 들어서는) 거리낌

없이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다.22)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이 케인스의 반응에 만족했거나 설복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언론을 통한 비판에 더해) 자신들의 비판을 하나의 책에담아내

려는 시도를 한다. 그들의 공동작업의 결과인 관세: 옹호에 대한 점검(Tariffs:

The Case Examined, 이후 TCE로 약칭) 1판은 1931년 10월에 출간된다(Beveridge,

1932, p.iv). 그런데 이 출간 시점은 불운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1931년 9월에 영

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금본위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케인스가 제시했

던 관세 제안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즉시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Eichengreen, 1984, p.367; Cammarosano, 2014, pp.113-4).

과열되었던 논쟁은 식어버렸고, 이후 영국 무역수지의 개선을 반영하는 듯 케인스

는 자유무역 옹호로 입장을 선회하는 듯했다(Keynes, 2013[1933a]; Cammarosano,

2014, p.116).

하지만 1933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Conference)

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직된 국제본위체제를 되살리기 위한 국제협력에

반대하는 것을 목격한 후 케인스는 자유무역 옹호의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로빈스

의 EPIO가출간되는 1937년까지 (그리고이후계속)보호무역을지지한다(pp.116-7,

9장). 케인스가 국제자유주의를 완전히 버린 것은 1933년 7월에 발표된 “민족국가

22) 4월 4일의 글에서 케인스는 비타협적인 자유무역주의자들에게 “전혀 머리를 쓰지 않

고”(Keynes, 2013, p.501) 이전의 익숙한 주장들을 반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기는 하나, “맑

은 정신으로 사안 전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p.501)고 부탁한다. 4월 11일의 글에선,

자신의 관세 제안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현재[당시의 영국] 상황 분석”에 자유무역주의자들

이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런 무관심은 자유무역이라는

신학을 논란거리로 만든 것에 대한 강한 분노와 혐오로 인한것인가? 경제학이 기묘한 것이거

나기묘한 상황에 있기에 그런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자유무역 근본주의자들은새롭

게 사고를 전개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들의 강요로 새롭지도 않은 케케묵은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금 논의를 해야 했고 ... 그들은 나를 익숙한 길을 따라 질질 끌고 다

녔다. 그런데 여러 시도를 통해 내가 발견한 적이 있듯이, 그런 길을 따라 가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 불꽃이 펄럭이는 초를 들고 지하묘지에서 오랫동안 헤매게

될 뿐이다”(p.505). 케인스 특유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Skidelsky(2005, pp.469-71)

를 참고할 수 있다.



로빈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연방제 유토피아를 그리다 149

의 자급자족”(Keynes, 2013[1933b])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서 케인스는

자신이 “도덕법(moral law)”(p.233)의 일부로 간주하던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

자유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23)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의금본위제 포기직후 케인스는 자신의 관세 제안을철회

했고경제학자들 간의논쟁은식어버렸다. 하지만관세가정치인들의 레이더망에서

도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보수당이 (금본위제 포기 이전에

제시된) 케인스의 관세 옹호 주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Skidelsky,

2005, p.442; Trentmann, 2008, p.343), 1932년 2월에는 경쟁적 관세장벽 쌓기에

영국도 동참하는 일이 생기고 만다(Eichengreen, 1984, p.367; Irwin, 1996,

pp.197-8). 관세라는 것이 일단 생겨나면 나중에 그것을 없애는 것은 매우 힘들어

국제자유주의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로빈스는 이런 상황 전개

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24) 그런데 그 다음 해 6월에는 미국 대통령

이 국제자유주의에 반하는 입장을 런던에서 발표하고, 또 그 한 달 후에는 민족국

가의 자급자족을 옹호하며 국제자유주의를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케

인스의 글이 발표된 것이니 로빈스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을 것이다.

TCE 1판의 출간 시점(1931년 10월)이 불운했다는 지적이 앞서 이루어졌는데, 과

연 그런 불운에도 불구하고 TCE는 반자유주의의 파도를 어느 정도라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이 책 1판이 대중적 무관심으로 출판사에 재정

적 문제를 초래할 정도의 상업적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Trentmann, 2008,

pp.339, 413). 마치 출간 시점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듯, (관세장벽이 세

워지고몇 달이 흐른) 1932년 6월에 베버리지의경제학자위원회는 2판도내놓지만

23) 국제자유주의와의 이별이 필요한 이유로 케인스는 다음을 제시한다: (a) 소유와 경영의 분리

로 자본 이동 자유의 부정적 측면이 너무 커져 금융이 국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차라리 나

은 상태가 되었고(Keynes, 2013[1933b], p.236); (b) 민족국가들이 비교우위를 (확실히)

나누어 갖던 시대가 끝나 자유무역의 편익보다 비용이 커졌으며(pp.237-8); (c) (주택이나

돌봄 서비스와 같이) 국제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의 중요성이 높아져(p.238) 민족국

가의 자급자족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호사”(p.238)가 되었고; (d) 국제자유주의를 바람

직한 것으로 만들어주던 19세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없어졌기에 영국에서는

“영국이 원하는 실험”(p.241)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실험에 있어선 다른 민족국가에서 발

생하는 경제적 변화로부터 생길 수 있는 영향력은 차단되어야 마땅하다(p.241).

24) 로빈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각주 20번의 (e) 항목에서 확인할수 있다. 로빈스

는 거의 40년 후까지도 이런 경향성의 존재를 믿는다(Robbins, 1971a,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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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idge, 1932, p.iv),25) 자유무역과 국제자유주의 쇠락의 추세에는 아무런 영

향도 주지를 못한다(Harris, 1977, p.318; Trentmann, 2008, pp.341-8). 상업적 실

패가 책 내용의 부실과 등치될 수는 없으므로, TCE의 실패는 단지 대중서가 아닌

전문서적의 상업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TCE는 전문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책이었다.26)27)

한 예로 TCE는,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교역조건 개선에

근거한 관세 옹호론(이후 T-관세옹호론으로 약칭)을 다루지 않으며(Beveridge,

1932, p.14), 일방적(unilateral) 자유무역 비판론(이후 T-자유무역비판론으로 약

칭)에 대한 세련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9장).28) T-관세옹호론이란 국제무역에 있

어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수입하는 측에

25) 금본위제 포기로 인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케인스의 관세 제안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었

다는 분석이 담긴 새로운 장(Beveridge, 1932, 18장; Eichengreen, 1990, p.194)이 추가된

것 이외에 2판은 1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Beveridge, 1932, p.v).

26) 케인스의 관세 제안 글이 발표되고 열흘 남짓 지난 시점(1931년3월 19일)에 베버리지는 TCE

내용 일부의 교정쇄(proofs)를 케인스에게 보낸다(Keynes, 2013, p.513). 케인스는 3월 23

일에 베버리지에게 쓴 편지에서 그 교정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케인스에 따르면,

(a) 거기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관세와 관련되는 문제를 전혀 모르는 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것들이라 “성숙한 논의”(p.514)와는 거리가 멀고, (b) 높은 수준의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

는 부분에는 설명 없는 단언이 너무 많아 그 “타당성에 대해선 나 자신만의 견해를 가

질”(p.514) 수밖에 없다고 혹평한다. 구체적으로 케인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언일 뿐인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a) 수출의 감소가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인과관계 설

명의 부재(p.513); (b)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정책은 수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런

정책에 대해선 걱정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정책이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이 제시되

어야하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의 부재(pp.513-4); (c) 무역수지 결정에 대한 설명의

부재(p.514); (d) 자원의 최적배분이 화폐임금의 비경직성에 얼마만큼이나 의존하는 것인지

에 대한 설명의 부재(p.514).

27) 1판 출간 다음 해에 (케인스가 편집을 하던) Economic Journal에 실린 서평(Wootton,

1932)에서도 TCE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설

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고(p.66), 이분법적 사고가

지속되어 관세의 어두운 측면만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논하고 있는 걸로 보여(p.65) “관세

라는이름 그 자체에 대한확고한 적대감”(p.66)을 가지고 집필된책으로 받아들일독자가 적

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평자의 판단이었다. 물론 TCE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던 서평자(Haberler,1932)로부터는 긍정적 평을 받는다.

28) 이런 약칭을 쓰는 이유는 이 관세옹호론과 자유무역비판론이 모두 영국 고전학파 정치경제학

자 중 한 명이었던 토렌스(Robert Torrens)에 의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 제

기된 것이기 때문이다(Irwin, 1996,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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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독점력이 있는 경우―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통해 교역조건

(terms of trade) 개선과 순이득(net gain)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T-자유무

역비판론이란 일방적(unilateral) 자유무역 즉, 상호성(reciprocity)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유무역 고수는 자국의 순손실을 담보로 교역상대국이 순이득을 누리

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자유무역은교역상대국도 자유무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T-관세옹호론이 지적하는 순이득을 한 국가가 (단기적으로) 누리는 것이 가능하

려면, 그 국가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유지해줘야 한다. 물

론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되리라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탄력성

과 관련되는 특수한 조건이 성립해야 하므로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해서는 별 의미

가 없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런데 비교우위의 논리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

들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듯, 단기에 한해서는 T-관세옹호

론에 논리적 허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29)

특정 시점에 특수한 상황에 처한 특정 국가에서 T-관세옹호론을 근거로 자유무

역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30) (논리적 문제점을 가지

고 있지 않은) 그런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대공황 시기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유

무역의 고수보다는 그로부터의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삽시간에 모든 국

가가 보호무역을 하게 되는일―또는 보호무역이 삽시간에 국제적으로 번지는 일―

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선 T-자유무역비판론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보호무역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지, 일방적인 자유무역 복귀가 모든 국가에서 이루

어져파레토최적상태로돌아갈 개연성은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T-관세옹호론

과 T-자유무역비판론은 별도의 것이 아닌, 하나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초반과 같이영국 경제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던 시점에 관세옹호론

29) 관련 논의는 Krugman, Obstfeld and Melitz(2018, pp.278-279, 308-310), Humphrey

(1987), Broda, Limão and Weinstein(2008), Irwin(1991, pp.204-7)에서 찾을 수 있다.

30) 케인스의 관세 제안이 T-관세옹호론이 아니었다 해도, (a) 당시의 영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는 아니었고, (b) 단기적 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c) 후에 로빈스(Robbins,

1971a, p.155)도 인정했듯이 케인스는 과도하지 않은 낮은 세율을 제안한 것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금본위제를 포기한 후의 영국에서 누군가가 T-관세옹호론에 근거한

관세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단숨에 잠재울 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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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포괄적 비판으로 기획된 TCE와 같은 책에서 T-관세옹호론과 T-자유무역

비판론이 깔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점만 봐도, TCE가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평가

를받기는 힘든 책이었음을알수 있다. 실제로 한참후에로빈스는 TCE가 “통속적

이고 약점 많은 자유무역 옹호론을 담고 있어 [지적으로] 까다로운 이들을 만족시

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Robbins, 1971a, p.158) 책이었다는 견해를 숨기지 않는

다.31)

로빈스는, 케인스의 “민족국가의 자급자족”이 발표된 1933년 7월 경―또는 TCE

2판이 출간된 1932년 6월에서 제네바 국제학대학원에서의 강연을 행한 1935년 여

름 사이의 특정 시점―에 TCE에서 시도된 “무역정책에 대한 고전적 분석 반복하

기”(Eichengreen, 1990, p.194) 정도로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한 옹호가 불가능함을

인지한다. 1930년대 초반에 겪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로빈스는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자유주의라는 양보할 수 없는 신념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옹호가 “혁명적인

1930년대”(Polanyi, 2001[1944], p.21)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토대로 그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옹호 방법 개발을 꾀

하게 되고, 곧 “[이] 문제에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기로 결심”(Robbins, 1971a,

p.158)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강조를 고수한 상태에서) 민족국가

관점에서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모든 논의를 구성한 후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자명한 것인 듯 남겨두는 전통적 자유주의 옹호 방

식을 과감히 버리고, 정반대로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이익을 판단기준으

로 삼아 그 이익을 가능한 크게 하려면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제

시․설득하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p.159).

이 새로운 방법을 따르는 경우, (a) 민족국가 수준의단기 이익이 핵심 판단기준

이 되는 것을 막은 상태(T-관세옹호론이 봉쇄된상태)에서 자유무역이 국제적․세계

주의적 관점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되며, (b)

그런파레토 최적 상태 실현을보장해줄국제적․세계주의적관점에서의 방법(T-자

유무역비판론에서 지적하는 상호성 확보를 위한 방법) 찾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31) 바로 이 문제로 인해 LSE와의 관계가 느슨하던 로버트슨(Dennis Robertson)은 TCE의 서문

에 자신의 이름이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Robbins, 1971a, p.158;

Howson, 2011, p.204). TCE는 베버리지가 관여했던 일 중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중

하나”(Harris, 1977, p.318)라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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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32)33) TCE가 담고 있는 약점 중 (적어도) 일부는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로빈스는 착안한 것이다(p.159).34)

이제 EPIO의 이해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 로빈스가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른 국제자유주의 옹호, 즉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의 큰그림 제시가 EPIO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EPIO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Ⅲ. EPIO의 재구성

서문과도입부(1장)로시작하는 EPIO는, 각각 세개의 장으로이루어진 세개의

32) 앞서 인용된 케인스의 1923년의 주장에 담긴 내용 중,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다른 나라

는 자유무역을 하지 않아 호혜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

다]”(Keynes, 2013[1923], p.451)는 주장은 T-자유무역비판론이, 그리고 “자유무역을 포기

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해도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

다”(p.451)는주장은 T-관세옹호론이각각 용납하지않는 주장이다. 따라서 1923년에케인스

는 규범과 도덕에 의지해 T-자유무역비판론과 T-관세옹호론을 무시할 것을 호소한 것으로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로빈스는 호혜적관계 확립이나 단기적 이득과 무관히 자유무역을 할 수

밖에없는 환경 만들기, 즉 T-자유무역비판론과 T-관세옹호론이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세상

의 실현에 필요한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 찾기―메커니즘 설계(mechanism

design)―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절의 재구성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진다.

33) T-관세옹호론과 T-자유무역비판론에 담긴 주장이 로빈스의 새로운 접근법 탐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은 다음 절에서 재구성될 EPIO의 내용뿐만 아니라, 재구성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부분(Robbins, 1937, pp.314-6)과 Robbins(1954, 6-7장;

1971b, p.30)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각주 28에서 이 옹호론과 비판론이 공히 토렌스에 의

해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토렌스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최초로 수행했으며 토렌

스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로 인정받는책(Robbins, 1958)을 출간한 학자가 바로 로빈스다. 다

음 절에서 재구성될 EPIO의 내용으로 보아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급소를 토렌스가 정

확히 짚었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인다. 20세기의 대표적경제사상사 연구자 중 한명이기도 했

던로빈스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한핵심 비판을 (토렌스에게서 배운 것은아니나) 인정하고 소

화한 후 초기 신자유주의의 국제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새로운 논리와 기획을고안하는 데활

용했고, 더 나아가 그 핵심 비판의 역사적 기원에 존재하는 토렌스를 (후에)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걸로 보인다.

34) 로빈스는 이런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a) 문명세계에 사는 이들이 공유하는

“연대(solidarity)”(Robbins, 1971a, p.159) 의식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b) (역시 그들이

공유하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무정부적 상태 지속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에 대중적 호소력도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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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부는 2-4장, 2부는 5-7장, 3부는 8-10장―를 몸통으로 하며, 최종 논의를 담

고 있는 11장으로 끝을 맺는다. EPIO에서 가장 중요한 부는 3부이며, 3부의 핵심

은 9장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EPIO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대신, 사회․경제 시스템 건설과

유지를 위한 (a) 계획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 (b) 해당

계획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범위, 그리고 (c) 그런 계획에 있어 요구되는 강제력

의 속성과 그 강제력 실현을 위한 권위체의 형태를 중심으로 EPIO를 재구성한다.

이하에선 우선 재구성의 개요를 간략히 제시하고, 이어 재구성에 들어간다.

- 재구성의 개요

(a) 계획의 목적과 필요한 메커니즘: EPIO에선 시스템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로빈스가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념화하는 방식(EPIO

8장과 9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통해, 로빈스가 사회․경

제 시스템 건설과 유지를 위한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무엇으로 설

정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b) 계획의 영역․범위: 목적 설정 후엔, 그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경

제 시스템이 어떤 영역․범위에 걸쳐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

해야 한다. 로빈스는 (하나의 민족국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범

위가 아닌) 전 세계를 해당 영역․범위로 설정한다(EPIO 1장과 3부)―로빈

스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또는 초기 신자유주의의 국제주의. 로빈스

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달성할 수 있는 바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좁은영

역․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들을 비판한다(EPIO 1부와 2부).

(c) 계획에서요구되는강제력의 속성과그 강제력실현을 위해 필요한권위체의

골격: 설정된 목표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건설

과유지를위한) 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면적절한 속성의강제력발휘가 필요

하다. 로빈스는 부적절한 속성의 강제력이 발휘된 계획을 비판한다(EPIO 8

장). 이어서 적절한 속성의 강제력은 무엇인지 논하고, 그런 강제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권위체의 골격을 그린다(EPIO 9장). 강제력 발휘에 있어서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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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필요하므로 이 분업과 관련되는 문제들도 짧게 다룬다(EPIO 9장과 10

장).35)

1. 로빈스의 (지극히경제학자다운) 사회․경제시스템개념화에서발견되는계획의

목적과 필수 메커니즘: 소비자주권 그리고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

소비자와 생산자를 주된 등장인물로 하는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에 직면하는데, 이 제약은 시스템 차원에서 작동하는 제약인 동

시에 소비자와 생산자 개개인이 직면하는 제약이기도 하다.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이 제약 하에서 합목적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상정되는데, 그런 합목적적 선택을

위해선 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계획들이 조화를 이

룰 뿐만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의) 성공적 결과로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조정, 즉 “[개인적 계획이 아닌] 사회적 계

획”(Robbins, 1937, p.4)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

체가필요하다.36) 물론어떤성격의강제력을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이견이존재

한다.

이 이견에 대해서는 나중에(제Ⅲ절 3항) 다루기로 하고 우선 사회적 계획을 통해

무엇의 달성을 꾀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구를 사회․경제 시스템의주인공으로삼을 것인지의문제와 관련되는데, 로빈스

는 주저하지 않고 소비자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경제학에서 이루어져 온 생산 없는

교환과 소비에 대한 논의―교환경제(exchange economy) 논의―에 대해서도 잘 알

35) (c)에이은 (d)에는 ‘계획의 영역․범위선택에 대한 방어’라는제목 하에 아래의내용이들어

갈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내용은 전체 논의에 대한 정리의 성격을 띠므로 본문에서 별도로 논

의하는 대신 (c)에 해당하는 부분 말미에 짧게 다루기로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세

계를 계획의 영역․범위로 삼아야 한다는 로빈스의 견해와 상반되는 견해(예를 들어, 민족국

가의 자급자족을 옹호하는케인스의 견해)를 비판하고,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체를 세

계 차원에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전체 논의가 종결된다(EPIO 11장).

36)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사회적 ‘계획’의 제시가 영국의 정책 논의의 장에서 얼마나 중요

했는지는 Ritschel(1997, 1장)에서 확인되며, Maas(2014, p.74)에 재수록된 사진에서도 상

징적으로 드러난다. 로빈스는 민족국가 수준이 아닌 세계 수준에서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

획이 가능함을 보이려 한 것이다. 자유주의와 계획이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로빈스의

견해와 관련해서 각주 4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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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로빈스(Robbins, 2019[1935], pp.28-35)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평가에 있

어 최종 잣대는 (집단으로서의 전체)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37)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고자 하는 로빈스는 소비자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

스로에게가장이로운 선택이무엇인지 알뿐만아니라실제로그런선택을하는존

재로 설정한다. 따라서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선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가 생겨난다. 남이 대신해주는 선택이 소비자 자신

에게더 이로운 결과를가져다주는 일은 없다. 누군가가소비자에게 ‘당신에게가장

이로울 선택은 당신이 아닌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러

한 반(反)온정주의(anti-paternalism)를 받아들이므로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

에선 생산을 소비자의 자유로운선택에 맞추는 사회적 계획만이 용인된다(Robbins,

1937, pp.191-2).38)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계획의 실행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로빈스에 의하면

두 가지 메커니즘, 즉 (a) 소비자들의 욕구를 포착하는 메커니즘과 (b) 포착된 소

비자 욕구가 가능한 잘 충족되도록 생산을 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p.192).

만일 사회적 계획이 소규모 사회․경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감

(sympathy)과 같은 방법을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대상이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반온정주의를 공리(axiom)로 하는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선 소비자

의 선택이 욕구에 대한 직접적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비 대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통해 민주적 “총선거(general election)”(p.193)를 치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소비 대안들

과 수많은 소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문자 그대로) 총선거를 치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37) 이후 영국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자들의 논의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고, 경제학

자로서의 활동 전반을 통해 그들의 논의를 계승․발전하고자 했던 로빈스(O’Brien, 1988a,

pp.114-5, 118-9)는 영국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자들에게 경제활동의 목적은 단연코 소비였다

고 자신 있게 말한다(Robbins, 1952, pp.7-11).

38) 로빈스는 반온정주의를 영국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의 특징으로 간주한

다(Robbins, 1952, pp.1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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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건 실현 가능하며 민주적인 소비자 욕구 포착 메커니즘일 텐데, 시장이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게 로빈스의 주장이다. 화폐를 보유한 소비자는 시장에

서의 호가(bidding)라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 가치매김”(p.193)을 표출하며, 그런

호가들을 시장이 처리․가공한 후 생성되는시장가격은 소비자욕구의 훌륭한 집계

치, 즉 타당성을 갖춘 “사회적 가치매김의 척도”(p.193)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욕구 포착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로빈

스도 잘 알고 있던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소비자의 시장 호가는 소

득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일인일표(一人一票) 원칙과 어긋나는 비민주성이 시장에

내재되어 있다(p.193). 둘째, (첫째비판을무시할 수있다고해도) 모든 소비자들

이 동일한 “향유 역량”(p.193)을 갖추고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호가를 통해 형성

된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매김의 적절한 척도가 아닐 수 있다(p.193).

두 번째 비판에 대한 직접적 논의가 EPIO에는 없다. 하지만 1935년에 출간된

NSES 2판에서 로빈스는이미, 소비자들의 향유 역량 동등성은민주 사회에선당연

시되는 전제임을 지적했다(Robbins, 2019[1935], pp.231-2). 가치판단이 담긴 이

전제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선 채택 불가이나, 정치경제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

다. 정치경제에 속하는 EPIO에서민주주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두 번째

비판에 로빈스가 명시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급소를 찌르는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첫 번째 비판에 대해 로빈스는, “소득분포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시

장이 지금까지 제안된 바 있는 그 어떤 선호 포착 수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Robbins, 1937, p.193, 강조는원문에 있는것)며 바로 응수한다. EPIO에

서 로빈스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유주의에 내재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한다

(p.262).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국제적 경쟁의 활성화(p.264)나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조세 시스템”(p.264)을 활용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

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노력 후에도 여전히 소득불평등이 남는다고 해서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

며(pp.265-6), “불평등을 감내하는 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통한] 빈곤 경감을

위해 치러야 하는 작은 대가임이 분명하다”(p.266)며 선을 긋는다. 소득 불평등을

없애기위한다양한 노력이 동반되는한, 시장은 “사적 소비영역과관련해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이른바, 부단한 국민투표(perpetual referendum)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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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pp.193-4) 해줄 뿐만 아니라 특이하다는 이유로 특정 욕구에 따르는 선택을 배

제하는 법도 없는(p.193), 아주 훌륭한 소비자 욕구 포착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듯) 로빈스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을 투표에 비유하면서 시장

가격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더 나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

한, 소비자 욕구의 집계치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로빈스가 EPIO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1934년에 같은 비유를 사용한 바 있는데(Robbins, 1934,

pp.148-150), 거기서 로빈스는 자신의 논의가 미제스의 책 사회주의(Die

Gemeinwirtschaft)』에서 이미 이루어진 논의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39) 그 책에

서미제스는자신이말하는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Mises, 1951[1932],

p.11)는 자본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소비자 민주주의(consumers’ democracy)”

(p.11)임을 밝힌다. 미제스에 따르면, 소비자 민주주의에선 생산수단의 사용과 처

분의 권한이 기업가․자본가에게 있는데, 이 권한은 “시장에서 매일 행해지는 소비

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을 뿐”(p.11)이다. 이 소비자 민주주의에는 “투

표권에 있어서의 평등이 없음”(p.11)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의한 민주

주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에 있어서의 불평등 자체가 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더욱 적절히 반응해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생산자

만이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로서)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

으므로 부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미제스의 판단이다(p.11).

적절히 작동하는 생산요소시장을 논의에 도입한후 미제스는 모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한 자신의경제 민주주의인 (자본주의를 기초로하는) 소비자민주주의가

부정의한 민주주의는 아님을 주장한 것인데, 로빈스도 (곧 확인하게 되듯) 생산요

소시장을 논의에 끌어들인다. 하지만 로빈스는 그후에도소득불평등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따라서 로빈스를 미제스의 복사본으

로 간주해선 곤란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경제학자의 견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인

데,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a) 사회․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향 결정에 정당성

39) 로빈스는 미제스의 사회주의를 1923년에 읽었으며 깊은 인상을 받아 곧 영어 번역에 착수

한다(Howson, 2011, p.135). 번역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후에 공동 작업으로 전환된

다.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도 번역은 완성되지 않았고, 공동 작업의 결과물은 1936년에 출간

된 영어판 번역자(Jacques Kahane)의 번역을 돕는데 쓰이게 된다(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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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해줄수 있는 존재는오직 소비자뿐이며; (b) 시장에서의 소비자선택은 민

주적 투표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제스와)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주권(sovereignty)은 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의 시장 호가는 (민주적

시스템에서의) 주권행사다.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은 로빈스의 사회․

경제 시스템 개념화를 이해함에 있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개념이며,40) (뒤에

서 확인 가능하듯)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한다.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 중 첫 번째 것은

적절히작동하는 소비재시장이며, 두 번째 매커니즘은 시장가격으로 표시되는 생산

물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생산요소를 생산 과정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배치가 가능하려면 각 생산물 생산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계산이 가능

하고, 그 계산을 통해 어떤 생산요소도 현재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생산물 가치가 증가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pp.194-5,

205).

생산요소, 생산물, 생산방식 각각의 개수가 적다면 생산에 대한 사회적 계획을

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기회비용 계산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각각의 개수가 어느 한도를 넘게 되면 직접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다(p.198). 필요하게 되는 것은 “비인격적(impersonal) [기회]비용 계산의 방

법”(p.198)인데, 생산요소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서 “경쟁적 호가(competitive

bidding)”(p.203)를 통해 생산요소가격이 형성되어 생산요소의 생산에 대한 기여

정도가 시장가치로 표현된다면, 사회적 계획에 필요한 두 번째 메커니즘의 존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p.19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a) 사회․경제 시스템의 목적 또는 존재 이유는 진

40) 소비자주권에 대한 연구(Persky, 1993; Olsen, 2019; Desmarais-Tremblay, 2020)는 다음

을 알려 준다: (a) 정식 명명은 허트(William Harold Hutt)에 의해 1936년(Hutt,

1990[1936], 16장), 즉 로빈스의 제네바 강의와 EPIO 출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b) 하이

에크도 1935년에 출간된 글(Hayek, 1935, p.214)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 바 있고; (c) 당시

에 하이에크는 LSE에 교수로 있었는데, 로빈스와 하이에크는 공히 미제스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으며, 허트와 로빈스는 LSE에서 같이 학부생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던 사이였고; (d) 로

빈스는 허트의 1936년 책에 대한 자신의 호의적 평가를 판촉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도 했다(Olsen, 2019, p.59). LSE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소비자주권은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

던개념이던 것으로보인다. 본 논문이 다루는 맥락과 긴밀히 연결된, 소비자주권과 관련되는

논의는 Slobodian(2018, pp.118-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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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권자인 소비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데에 있으며―소비자주권―이를 위해선

(b) 적절히 작동하는 소비재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존재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

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계획이 대상으로 할 영역․범위

이런 로빈스의 견해는 경제학자들에겐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른 경제학자

들로부터로빈스를차별화시켜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로빈스가 (지금시점에서 보

기에) 얼마나 ‘전형적인’ 경제학자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케인스와의 정면충돌 당시에 로빈스 이외의 (케인스의 경

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이 취한 자세를 보면, 로빈스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로빈스

는 다른위원들과는달리 그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제자유주의

로부터 한 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로빈스의 차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토 지배권을 독점하는 민족국가가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와 같은 반자유주의적 수

단을 동원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로막는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할 준비가 되어 있던 당시의 여러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로

빈스는 국제자유주의 또는 세계주의적 자유주의(international 또는 cosmopolitan

liberalism)를 금과옥조로 삼아 비타협적으로 고수한다. 계획을 통해 이롭게 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소비자 집단에는 자국 소비자만 들어가는 것도, (자국 소비자와)

일부 우방국 소비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소비자가 들어간다. 사

회․경제 시스템 구축과유지를 위한 로빈스의 계획에서의 소비자 주권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걸쳐 편재(遍在)해야 한다. 로빈스의 입장에 따르면 말이다.

따라서 (전세계가 아닌) 보다 좁은 영역․범위를 대상으로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계획들에 대해 로빈스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전혀 이

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EPIO의 1부(2-4장)와 2부(5-7장)는 그런 계획들에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41) 거기서의비판은 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같은외양을

41) 구체적으로 EPIO에는 (a) 하나의 민족국가에 의한무역, 투자, 외환, 이민에 대한 통제와 국

유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2-3장); (b) 몇 개의 민족국가 생산자들 간의 판매협정과 생산협정

에 대한 비판(5-6장); (c) 몇 개의 민족국가 간의 관세동맹에 대한 비판(5장); (d) 몇 개의

민족국가들 간에 인위적으로 임금률 또는 노동시간을 같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7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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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지만 실상 다음과 같은 비판의 변주들일 뿐이다: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

획의 대상영역․범위가전 세계가 아니라면 국제자유주의 입장에선 주권을 박탈당

한소비자를한 명이상 찾아낼수있다. 따라서그 계획은정당성을결여한것이며

소비자 집단 전체를 이롭게 해주는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수 없고 (따라서)

열등한 계획이다.42)

3. 전 세계적차원의 (사회․경제시스템건설․유지를위한) 사회적계획에서요구

되는 강제력의 속성, 그리고 그 강제력 실현을 위한 권위체의 골격

바람직한 계획의 목록에는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계획들

만 남는다. 앞서 이루어진 두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전 세계라는 영역․범

위에 대해적용하면목록에있을 수있는계획에는어떤면모가있어야 할지자명하

다. 전세계에걸친 소비재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환경을 논의하기전에 로빈스는, 생산요소에 대한 소유권을중

앙계획당국이 독점하고 있어 그에 대한 배분이 (시장이 아닌) 중앙계획당국이라는

권위체의 명령에 좌우되는 곳―국제공산주의(international communism)―에선 사회

적 계획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다(EPIO 8장). 사회주의 계산논쟁

(socialist calculation debate)에서 반(反)사회주의를 외쳤던 경제학자답게(Lavoie,

1985, 6장) 로빈스는, 생산요소를 중앙계획당국이 소유․통제한다면 생산요소시장

이 있을 수 없고 생산요소 가격도 있을 수 없으므로, 생산요소에 대한 효율적 배분

여부를 알 도리가 없어 제대로 된 사회적 계획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Robbins,

1937, pp.199-200). 또한 생산요소 관리․경영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

담겨 있다.

42) 이 부분(EPIO 1부와 2부)에서 로빈스의 국제자유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옹호가 잘 드러난 예

로는 관세동맹과 관련된 다음 주장을 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에스키모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을 잘 달래서, 에스키모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생산품들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하는 관세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보자. 모든 걸 고려했

을 때 이건 국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 관세동맹은 에스키모까지를 포함하

는 동맹보다는 열등하다. 해로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유일한 관세동맹은 우리의 소비

대상이 될 수 없는 달나라의 생산물에 맞선 관세동맹뿐이다”(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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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허구적(fictitious)”(p.211) “유사경쟁(pseudo-competition)”(p.xiv)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반론에 대해선, 그 관리․경영자들은 소유자가 아니

므로 생산활동에 수반하는 궁극적 위험은 그들이 아닌 사회 전체가 지게 되며

(p.209), 이런 상황에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적 경영으로 인해 시장 경쟁

의 결과에 필적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p.209-211).43)

바람직한 계획의 목록에서 국제공산주의를 지운 로빈스는, (국제공산주의의 실

패에서 배울 수 있듯) 생산요소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선, 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자주적 기획과 실천이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사유재산제도라는 배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p.222). 생산요소에 대한소유권과 그사용으로부터 생겨나는소득에 대한 소유권

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생산요소시장에서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유인

(incentive)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생산을 조직화하는 원리로서의 시장”

(p.223)은 아무 곳에서나 효율적으로작동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제도적 뒷받침을필

요로 한다는 것인데, 추가로 로빈스는 그 제도적 뒷받침(사유재산제도)은 “법과 질

서의 구조틀(framework of law and order)”(p.226)이 튼튼하게 확립된 곳에서만 기

능한다고 확언한다. 결국 로빈스가 그리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에선 튼튼한

법과 질서의 구조틀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데, 권위체의 강

제력 행사가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다(pp.240-1). 그런데 여기가 권위체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유일한 곳은아닌데, 왜냐하면주권자인 소비자를 (가장) 이롭게하

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권

위체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44) 이상의 논의는 <Figure 1>과 같이 정

43) EPIO 8장에서 로빈스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득에서의 평

등을 추구하면 진정한 주권자인 소비자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생산요소시

장을 통해) 소득이 생산성을 반영하도록 만들면 평등주의가 깨지므로 국제공산주의는 딜레마

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한다(pp.211-5). 또한 국제공산주의에서도 자본축적은 필

요한데 중앙계획당국이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적, 부문적 이해

갈등은 첨예해질 것이며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

한다(pp.215-20). EPIO 8장 끝부분에서 로빈스는 국제공산주의는 독재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94번의마지막 행을 인용한다: “썩어가는 백합은 잡초보다

훨씬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p.220).

44) 로빈스는 (a) 전염병에 대한 대책마련과 같이 권위체를통해 집단적으로만 이루어질 수있거

나 아니면 아예 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p.230), (b) 통신, 철도, 운하 서비스



로빈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연방제 유토피아를 그리다 163

리될 수 있다.45)

<Figure 1> Robbins’ liberal social plan

그런데 로빈스가 그리는자유주의적인 사회적계획에서 주권은 전 세계 소비자에

게 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전 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Figure

1>과 같이 정리되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은 전 세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

며, 그런 계획에서의 권위체는 전 세계 차원에서의 강제력을 와 에있어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46) 와 에 있어서의 강제력 발휘가 민족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유주의적인(국제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줄 구체적 방안이 존

재할까?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핵심과 직결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인데, 그는 제1차

제공도 권위체의 행위를 필요로 함을 지적한다(pp.231-2).

45) 로빈스는 중앙계획당국의 통제와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Figure 1>과같이 설명될 수 있는 자

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는 관점을 배격한다. 로빈스에겐 목적을 위해 수단

을 잘 조직화하려는 모든 노력이 계획이다(p.224).

46) 계획에 있어 어떤 성격의 강제력이 인정될 것인지에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서 제Ⅲ절

1항 초반부에서 지적하였다. 로빈스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강제력의 성격은 이 부분에서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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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이전의 자유주의인 고전적자유주의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로빈스 자신이 제시하는 국제자유주의 계획은 이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시도의 결과물이며 그의 신자유주의적 비전의 독특한 면모도 이 정면돌파(의 결과

물)에서 발견된다. 이제 그의 비판과 정면돌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자.

(1) 로빈스가 파악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거기에 담긴 문제점

로빈스에 따르면,

정부가 어떤 기능도담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얘기가심

심찮게 들린다. 그냥 놔두면 자기이익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공적 편익 창출에 공

헌하게 된다는 순진한 믿음이 자유주의 사회철학의 토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

다. 그리고 그런 미신에 근거해 있다고들 하는 시스템이므로 사람들은, 부자연스

런 일이 아니게도, 자유주의에 대해 점검도 해보지 않고 욕부터 한다.(p.225)

자유주의에 대한 통념 그리고 그 통념에 근거한 행위들과 거리를 두는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classical liberal) 관점이 무언지를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

그 기초를 놓은 흄([David] Hume), 스미스(Adam Smith) 그리고 벤담([Jeremy]

Bentham)의원전을 읽는것”(p.330)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47) 영국 고전학파 정

치경제학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수(精髓)를 보는 로

빈스는, 흄, 스미스, 벤담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정부를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말은 기괴한 중상모략”(p.225)이며, 그들이 “사회에 대한 무정

부주의적 철학의 단순하고 순진한 전제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이

념 선전을 위한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pp.225-6, 강조는 원문에 있는 것)며 선

을 긋는다. ‘제대로 된’ 세련된 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주의 질서는 사회적

계획을 필요로 하며, 그 사회적 계획은 정부의 의식적 노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

므로, 결국 자유주의 질서는 건설과 관리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

주의를 무정부주의(anarchism)의 변종으로 보는 건 심각한 오류라는 게 로빈스의

47) 로빈스는 공리(功利)주의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이에서 불연속성이 아닌 연속성을 본다

(Robbins, 1952, p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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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점이다.48)

물론 이런 오류가 널리 퍼져있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님을 로빈스

는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 고전학파 정치경제학 저작 중에는 다른 목적을 염

두에 둔논의 전개를 위해 “시장 그자체를 당연시”(p.226)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가능케 하는 법과 질서의 구조틀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p.226) 것들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영국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의 분석을 “대중이 소비할 수 있게 간단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정치인들에 의해”(p.226)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해와 왜곡의 대

상이 되었다는 게 로빈스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런 ‘속류’가 아닌 세련된 고전적 자유주의를 염두에 둔다면, 영국 고전

학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염두에 둔 “자유주의적 협동의 계획(liberal plan of

co-operation)에서 통치와 통치체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p.226)임이 분명하며, “정부(통치)가 없는 상

태에서 자유주의 사회의 특징적 제도들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p.227)

을 로빈스는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는, “강제력으로 무장한 권위체”(p.227)가 튼

튼한 법과 질서의 구조틀을세우고 관리하여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고 사유재산제가

잘 작동하여 분권화 상태에서 사적으로 주도되는 생산활동에 대해 “제도라는 구조

틀을 통한 적절한 한도 내에서의 제약이 가해져야”(p.227), 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이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달리 말해, 속류가 아닌 세련된 고전적 자유주의에는 <Figure 1>과 같이 정리되

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의 모든 면모가 담겨 있다는 것이 로빈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흄, 스미스, 벤담을 다시 읽어 고전적 자유주의를 부활시키기만 하면 충

분한 걸까? 로빈스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고전적 자유주

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로빈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48) 국가가 할 일은 사적 개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혀

하고있지 않은 일을 하는것이라는 케인스의 견해를, 전체사회를 위해서는중요하나 이윤을

가져다주지 않으므로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이 수립하고 유지하는 게 결코 가능하지 않은

특정 공공 사업과 공공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주권체([t]he sovereign)”(p.226)에

있다는 스미스의 견해와 비교해보면 전자에 새로운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로빈스는

주장한다(pp.225-6; cf. 김광수, 2020, p.19, 각주 14). 고전적 자유주의에선 정부의 역할

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로빈스는 케인스의 짧은

글(Keynes, 1927) 일부와 스미스의 국부론 일부를 병치해 비교한 것인데, EPIO에서 로빈

스는 케인스를 비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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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에서 우린 19세기 자유주의의 주된 결함 중 하나를 포착할 수 있다. 상

이한 민족국가 영역 내에 사는 사람들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아

차렸던 것은 19세기 사람들[자유주의자들]의 위대한 업적이다. 하지만 이런 조화

의 달성이 국제 안전의 구조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제적․정치적 전쟁이 소모적이고 쓸데없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그걸

로충분하다고생각했다. 각민족국가가 자유주의적통치에적절한기능들을 수행

하는데에만 전념한다면, 국제 분쟁이생길 상황은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게그들

의 생각이었다. 초국가적 권위체(super-national authority)의 필요성이 생겨날

가능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p.240)

하지만 이건 중대한 오류였다. 그들이 재산 제도와 시장을 통해 확립된다고 생각

한 이익의 조화는, 이미 그들이 보였듯이,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장치를 필요

로 했다. 민족국가의 영역 내부에는 그러한 장치가, 아무리 불완전하게라도 존재

했던 반면, 민족국가의영역사이에는 그어떤장치도존재하지 않았다. 민족국가

영역 내부[와 관련된 논의]에서 그들은, 상이한 개인들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제약들을 만들어 제공하는 국가의 강제력(coercive power of the state)에

의존했다. [하지만] 민족국가 영역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과 관련되는 논의]에서

그들은 공동의 이익과 폭력의 무용성에 대한 논증에만 신경을 썼다. 여기서 그들

의 사고방식은,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자유주의가 아닌 무정부주의로 이동했다.

하지만 무정부주의적 입장은 옹호 불가한 것이다. ... 우리가 민족국가 내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그런 논증에만 의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런 논증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pp.

240-1, 강조는 원문에 있는 것)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로빈스의 진단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이루어져야 주권자인 소비자가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민족국가 구성원들에게알리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효율적 생산과 자유로운 교환(무역)을 방

해하는 것들을 민족국가가 강제력을동원해 억누르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질서 유지가 불가능해지면, 분권화가 이

루어진 상황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자주적 기획과 실천의 자유로운 추진이 불가

능해져 역동적인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고전적 자유

주의자들은 민족국가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체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Figure 1>에 요약된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민족국가 내에서 추진하고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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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로빈스가보기에, 고전적자유주의자들은동일한 계획이전세계적차원에

서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민족국가 내에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드러내어 명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즉, 국제관계를 다룸에 있어서는 무정부주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

니면 국제관계를 완벽한 자생적(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저절로 생겨나는’) 질서의 장

으로간주하여 사회적 계획의대상에서 제외하는―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강제력

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과 질서의 구조틀이 민족국가 내에 마련되는 걸로는 충분하

지 않다고 로빈스는생각한다. 초국가적 국제권위체가만들어져야하며, 민족국가

들 간의 관계는 반드시 그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 수준에서 건설․관리되는 법과 질

서의 구조틀이라는 제약 내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민족국가들은 무

정부적 투쟁에서 벗어나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고, 전 세계적 차원에

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이 실현 가능해지며, 또 그래야만 민족국가 내에서

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어, 진정한 주권자인 세계

소비자들을 가능한 이롭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로빈스는 판단한다.

(2) 로빈스의신자유주의비전이담긴국제자유주의계획: 국제연방제를통한정치적

혁명

한 마디로 “억제의 메커니즘”(p.242)이 민족국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

로도, 즉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

데,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핵심에 존재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EPIO에서 찾을 수 있다:

주권 국가들의 단순한 제휴(associations)로는 [억제의] 효과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게 아주 자명해지고 있다. 연합(confederation)―국가연합(Staatenbund)―이 상

당한 성공을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연합이 안고 있는 약점은 우리 시대

에너무나도분명해졌다. 상이한 국가들이 주권을 유지하는한, 국가에 대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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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있다. 연합형태

의 정부(confederal form of government)에 반대하여 미국 헌법을기초한 이들이

주장한 모든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우리 시대 국제연맹의 역사에 의해 다시금 분

명해졌다.49) ... 위험의 제거는 민족국가 정부의 주권 포기와 전쟁을 일으킬 권

리 포기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pp.242-4)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을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통해 건설․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로빈스는, 여기서 분명해지듯,

민족국가들이 오롯이 주권을 유지한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을 약속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참 더 나아가 민족국가들로 하여금 주권을

―또는 (이후에 나오듯) 주권의일부를―내려놓도록하여 전쟁이라는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만들어주는 구조틀을의식적․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주

장이다. 로빈스는 자신의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민족국가가 국제 권위체(international authority)에 특정 권리를 넘겨주는 것

이 필요하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와 힘을 포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민족

국가가 독립된 통치의권리전부를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 권위체

의 권리에도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연합(alliance)도 아니고 완전한 통일

(complete unification)도아닌연방(Federation), 즉국가연합(Staatenbund)도아

니고 통일국가(Einheitsstaat)도 아닌 국가연방(Bundesstaat)이 필수다.(p.245)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주권자인 세계 소비자들을

49)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국제연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이 주권을 유지하는

국가들끼리의 연합(confederation)의 무의미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로빈스가 한

말이다. 로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근(近)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본 논문에서 국제연맹의 다양

하고 복잡한 면모를 다룰 수는 없는데, 그런 면모들에 대한 논의는 Pauly(1996),

Clavin(2013), Pedersen(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EPIO를 포함하는 초기 신자유주의 작

업이등장한 맥락과 국제연맹을 연결하는 논의는 Slobodian(2018, 1-3장)에서 이미 이루어졌

으므로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연방체가 아닌 연합체였던 국제연맹의 무기력함에 대한 로빈

스의 비판적 입장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분명해졌으며(Howson, 2011, pp.294-5), EPIO

보다 2년 후에 출간된 책에서 로빈스는 국제연맹을 만든 이들은 “초국가적 권위체

(supernational authority)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옳았으나”(Robbins, 1939,

p.105), “독립적인 민족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초국가적 권위체가 효과적으로 작

동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p.105) “오류”(p.105)를 범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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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이롭게 하기 위한, 전 세계 차원에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추진하

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로빈스는 “정치적 혁명(political revolution)”(p.245)을 통해

“세계 정체(world polity)”(p.239)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혁명을

통해 만들어지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는 (전 세계적 차원의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

원배분 실현에 필요한) 강제력을 개별 민족국가들에 대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

로, 개별 민족국가들이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성하는 느슨한 정체인 국가연합

(Staatenbund)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로빈스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세계를 마치 하나의 민족국가 통치하듯 다룰 수 있는 초국가적 국제 권

위체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전세계를 아우르는 통일국가(Einheitsstaat)가 만들어

진다면, (개별 민족국가들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이해질 것이나 “거

대한 리바이어던(great Leviathan)”(p.244)이 탄생해 정당하지 않은 강제력이 (일

부) 민족국가들에게 행사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1930년대와 같이] 독립된 주

권체[로 구성되는 국제사회]가 대혼란이라면, 제한받지 않는 [세계] 단일국가는

종말일지 모른다”(p.244)고 판단하는 로빈스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가 통일국가

의 형태를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신한다.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의 이상적 형태로 로빈스가 제시하는 것은 연방(federation)

이다.50) 즉, 정치적 혁명을 통해 개별 민족국가들의 주권 일부를 연방 권위체로이

양시켜, 국가연방(Bundesstaat)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51) 로빈스는 <Figure

1>의 와 관련되는 주권을 개별 민족국가가 보유해선 절대 안 되며, 국제 연방 권

50) 로빈스가 미국의 연방주의를 참고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pp.242-6; Robbins,

1971a, p.161). 로빈스는 미국 헌법 제정에 큰 공헌을 한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글

을 길게 인용하기도 하는데(Robbins, 1937, pp.242-4), 미국의 연방주의가 완전무결한 사

회․경제 시스템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역사적으로 전례

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협동을 위한 평화와 내부적 자유의 영역을 창출했다는 것은 사

실”(p.246)이라고 평가한다.

51) 로빈스가민족국가의 주권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사회․경

제 시스템 개념화에서 진정한 주권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있으므로 민족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불가 개념이라는 점을 이 지점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의 개념화

내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로빈스에게 민족국가란 “세상에 대한 우연한 정치적 구획짓

기”(p.104)의 결과일 뿐이며, 민족국가의 주권은 “주권의 소재지가 역사의 우연에 의해 나누

어진”(p.240) 결과일 뿐이다. 진정한 주권자(세계의 소비자 전체)는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서 사이비 주권자(민족국가)가 그것을 휘두르고 있어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고

(pp.104-5) 비참함과 가난은 계속되고 있다고 로빈스는 한탄한다(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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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체(국가연방)에 해당 주권을 집중시켜 <Figure 1>의 α와 관련되는 일은 모두 이

국제 연방 권위체가 전 세계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 세계 차

원에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하는) 전 세계 차원의 시장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작동하기 위한 근본 토대를 닦고 관리하는 일은 국제 연방 권위체가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로빈스는, 전세계 차원에서의 교역, 투자, 이민의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규제의 구조틀(framework of legal regulation)”(p.247)을 국제 연방 차원에서

만들고 관리하여 효율적 국제분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설령 특정 민족국가

가그런자유를 제한할필요가있다는주장을하더라도그에 대한판단과결정은철

저히 국제 연방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pp.247-9). 또한 그는, 민족국가 간의 거래․결재가 민족국가 내의 거래․결제와

질적으로 달라 무역이 축소되고 세계 차원에서의 시장도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폐․금융과 관련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연방 차원에서 만들고 관리하여

(pp.299-300) 화폐․금융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를 철저히 몰아낼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한다. “국제통화가 없다면 국제경제는 허물어짐”(p.292)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국

제 연방 내의 모든 지역―즉 모든 민족국가―에서 단일한 국제통화가 사용될 수 있

게 만들고 지속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로빈스에 따르면, 이런 근원적

중요성을 갖는 작업은 국제 연방 권위체가담당해야 한다(10장).52) 전 세계 차원에

서의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53)

물론 국제 연방 권위체가 (전 세계 차원의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강제력을 발휘해 수행할 임무, 즉 <Figure 1>의 에 해당하는 일을 적절히 수행하

는지 여부, 그리고 혹시라도 개별 민족국가들에게 불필요한 강제력 행사를 하는지

52) 로빈스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취할 수 있는 모습 중 통화민족주의(monetary nationalism)가

최악”(p.290)이라고 단언하며, 개별 민족국가가 화폐․금융에 있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서는 결코 안되며 초국가적국제 권위체(국가연방)로 해당 주권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로빈스의 제네바 국제학대학원 강연으로부터 2년이 흐른 시점, 즉 EPIO가 출간된 1937

년에 하이에크는 같은 곳에서 강연을 했고, 그 강연 내용은 같은 해에 바로 책으로 출간된다

(Hayek, 1989[1937]). EPIO의 10장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초기 신자유주

의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기도 했다(김승우, 2021).

53) 각주 32에서 지적했듯이 로빈스는 자유무역을 벗어날 수 없는 제약으로 만들어주는 ‘게임의

법칙’이 강제되는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유지를 계획한 것이며, 그런 계획에서의 대의명분

을 소비자주권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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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에 대한 (국제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민족국가들의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

도록 국제 연방이 설계되어야 함을 로빈스는 강조한다. (앞선 인용문에도 나와 있

듯이) 국제 연방 권위체가 무소불위의 정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역시 앞선 인용문에서도 언급되듯이) 민족국가가 통치의 권리 전부를 포기할 필

요는 없다는 것이 로빈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개별 민족국가가 이양하지 않고 보

유할 수 있는 통치의 권리는 무엇일까? 경제학자답게 통치에 있어서도 적절한 분업

을 강조하는 로빈스는, <Figure 1>의 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개별 민족국

가에도 어느 정도의 통치 권한은 남겨져야 함을 인정한다. <Figure 1>의 에 해당

하는 역할 수행에는 근원적 중요성이 존재해 유연성의 발휘가 불필요하므로, 전 세

계 차원에서의 최고 통치기구인 국제 연방 권위체가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자유주의 질서의 기초를 닦고 관리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하

며 강제력 발휘가 필요한) <Figure 1>의 에 해당하는 일―예를 들어, 빈곤 구제

와 교육(p.254)―은 관련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개별 민족국가의 정부 또는 보다

하위의 지방 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54) 단, 소비자주권을 금과옥조

로 삼는 로빈스답게 (특정 민족국가에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의 이익이 아닌) 전체

연방 차원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전 세계 차원에서의 소비자주권의 실현―

을 개별 민족국가 정부 또는 보다 하위의 지방 정부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 연방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p.250).55)

54) 민족국가정부와 그보다 하위의지방 정부가나누어 담당하는 것이적절할 일들이 기술변화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로빈스는 열어 둔다(p.253). 그는 EPIO가 큰 윤곽

과 기본 원리 제시를 목적으로 하지, 정책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을 강조하며 EPIO의 한계를 인정한다(pp.229, 246, 248, 269). 세계 차원에서 작동할, 쇄

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뼈대(국제 연방제)를 제시하는 것이 EPIO의 목표였지,

이 뼈대에 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일지는 EPIO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55) 예를 들어 민족국가 정부는 그 관할권을 벗어날 수 없게 고정되어 있는 (민족국가 정부 소유)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그 활용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치를 가능한 높이는 방향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

연방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p.251-2). 진정한 주권자인 소비자들은 시장에서의 호

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매김을 표현하며 그런 표현의 집합적결과가 시장가격으로 나타나는것

이므로, 해당 고정 자원을 활용해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해당 고정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소비자주권의 원칙이 관철된 걸로 볼 수 있다는 생각―

민족국가 (또는 그보다 하위의 권위체)도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금과옥조로 삼아 <Figure 1>

의 β와 관련되는 통치권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로빈스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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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O 말미(11장)에서 로빈스는, 케인스의 주장처럼 민족국가들이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나아가 교역, 투자, 이민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면 (부존자원의 차이등

으로 인해 생기는) 민족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라는 주

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pp.321-2). 불황과 실업도 문제지만, 자유주

의와 멀어지며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1930년대의 유럽은,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

로 떠났다가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온 로빈스에게는 급발진한 자동차였다. EPIO를

마치며 로빈스는 “민족국가로의 분열로 인해 생겨나는 모순들이 발생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 구조틀을 창출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개혁”(p.327), 즉 신

자유주의적 국제 연방제 확립이전간기에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근

본적이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국제 연방제 제안은 제안에 그

쳤고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급발진한 그 자동차는 결국 멈추지 못했다.

Ⅳ. 끝내며

1937년 당시에 로빈스는 자신의 신자유주의 비전이 담긴 국제 연방제 제안이 “유

토피아”(p.238) 그리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56) 제Ⅲ절에서 살펴본 로빈스의

유토피아의 중심에는소비자주권이 있다. 그가 제안하는신자유주의적인사회적 계

획은 이 소비자주권을 전 세계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으로 한다. 이 계획이 잘 추진되면 시장의 작동 영역․범

위는 매우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넓어진 곳에는 ‘경제논리’만이 작동하게 된다. 그

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의 강제

력 발휘가 필요하다. 특히나 진정한 주권자(소비자)들로부터 찬탈한 주권이 마치

진정 자신의 것인 듯 행세하고 있는 사이비 주권자(민족국가)들이 힘을 쓰고 있는

곳에서는 이 사이비 주권자들을 압도할 수 있으나 그들 위에 군림하지는 않는 초국

가적 국제 권위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과정이 필요하다. 제Ⅲ절에서 확

인했듯 로빈스에 따르면 말이다. 도덕에 호소하며 자유무역 수호를 촉구하는 것―

1923년에 케인스가 실천한 것(제Ⅱ절 4항의 인용문 참조)―은 사이비 주권자(민족국

가)들이 활개 치는 곳에선 공허한 외침일 뿐임을 1930년대에 몸소 체험한 후 로빈

56) 그는 거의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점을 흔쾌히 그리고 자랑스레 인정하기도 했다(Robbins,

1971a,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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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이 사이비 주권자(민족국가)들에게, 자유무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하

는 제도적 구속복(institutional straitjacket)을 입히는 정치적 과정을 그려본 것이다.

이런 지난한 정치적 과정이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로빈스의 유토피아는 작동 가능하

다. 따라서 아이러니로 느껴질지도 모르는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만들어진 질서

없이 자생적―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저절로 생겨나는’―질서 없고, ‘정치’ 없이 ‘경

제’ 없다. 로빈스의유토피아 그리기에따르면 말이다. 정치의영역(imperium)으로

부터 철저히 독립된 경제의영역(dominium)이 확보된 결과인 로빈스의 유토피아는

정치적 과정 없이 실현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로빈스의 유토피아가 ‘유토피아’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인지를 가려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로빈스의 비전으로부터 “어리석고 유토피아적인 극

단으로 치닫기”(Sally, 1998, p.97)를 보는 대신, 그의 비전에 담긴 유토피아에는

위의 명제―만들어진질서없이자생적 질서없고, ‘정치’ 없이 ‘경제’ 없다―가내포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또는 만들

어지고 있는―제도적 구속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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